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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다문화 사회의 도래’, ‘제노포비아(xenophobia) 극복’ 등을 다룬 

언론 보도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절감하게 한다. 평소 주변에서 외국인을 접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말은 이제 옛말처럼 

들린다.1 특히, 2000 년대 많은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멘 난민 500여명이 제주에 입국하면서 불거진 논란으로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높아졌다.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 

동안 71 만 4,875 명이나 참여했다.2 일각에서는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fake 

news)와 악의적 편견이 확산되면서 강한 반(反)이민 정서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주 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혐오 분위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난 10 월 초 고양 저유소 화재의 단초가 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형성됐다.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날렸다가 대형 화재의 빌미를 제공한 이주 노동자보다는 위험 시설인 

저유소 관리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독 책임자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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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 정서를 고려하면 의외의 반응이었다.  

물론 두 사례에서 드러난 외국인에 대한 시각 차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유럽 등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 IS 등 테러단체로 인해 형성된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이제는 

익숙해진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 등이 차이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 및 노동을 통한 이민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 문화, 국적 등에 의거한 

차별은 한국 사회가 극복할 문제임에 틀림 없다. 향후 관련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인식은 심각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슈브리프는 외국인 통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이용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했다.3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6 년 최초로 200 만 명을 

넘어섰다. 1998 년 30 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 년대 초 가파르게 

증가해 2007 년 100 만 명을 돌파했다. 2005 년을 제외하고 1998 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외국인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 이래 9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약 218만 명으로 인구수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인구(211만 명)보다 많았다.  

전체 인구(주민등록인구통계)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유입은 

늘고 있다. 1998년 0.66%에서 2000년(1.03%) 최초로 1%대를 돌파했고,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연 2007년에는 2.16%로 2배 이상이 됐다. 2017년에는 4.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를 ‘단일민족 사회’로 보는 시각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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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시된 외국인 통계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2002 년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장기체류자(91 일 이상 거주) 비율이 2003 년(67.8%)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70%를 상회했다는 점이다(2014 년 76.7%→ 77.3%→74.7%→2017 년 72.6%). 

여행 등 단기 체류가 아닌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세가 2000년대 초부터 

분명해진 것이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가 늘었고, 취업 및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시기별 국내 체류 외국인4 (단위: 명, %)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 인구 
인구대비 

비율(%) 전체 장기체류 단기체류 증감 

1998 년 308,339 147,914 160,425 
 

46,991,171 0.66 

1999 년 381,116 169,965 211,151 72,777 47,335,678 0.81 

2000 년 491,324 219,962 271,362 110,208 47,732,558 1.03 

2001 년 566,835 244,384 322,451 75,511 48,021,543 1.18 

2002 년 629,006 271,666 357,340 62,171 48,229,948 1.30 

2003 년 678,687 460,261 218,426 49,681 48,386,823 1.40 

2004 년 750,873 491,409 259,464 72,186 48,583,805 1.55 

2005 년 747,467 510,509 236,958 -3,406 48,782,274 1.53 

2006 년 910,149 660,607 249,542 162,682 48,991,779 1.86 

2007 년 1,066,273 800,262 266,011 156,124 49,268,928 2.16 

2008 년 1,158,866 895,464 263,402 92,593 49,540,367 2.34 

2009 년 1,168,477 920,887 247,590 9,611 49,773,145 2.35 

2010 년 1,261,415 1,002,742 258,673 92,938 50,515,666 2.50 

2011 년 1,395,077 1,117,481 277,596 133,662 50,734,284 2.75 

2012 년 1,445,103 1,120,599 324,504 50,026 50,948,27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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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1,576,034 1,219,192 356,842 130,931 51,141,463 3.08 

2014 년 1,797,618 1,377,945 419,673 221,584 51,327,916 3.50 

2015 년 1,899,519 1,467,873 431,646 101,901 51,529,338 3.69 

2016 년 2,049,441 1,530,539 518,902 149,922 51,696,216 3.96 

2017 년 2,180,498 1,583,099 597,399 131,057 51,778,544 4.21 

 

다문화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은 평소 외국인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을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소 외국인을 자주 접한다고 한 비율은 40% 내외로 

낮지 않았다(최소 39.7%, 최고 44.2%). 그래서인지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높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최소 

73.3%(2011년), 최고 84.1%(2015년)로 대다수의 한국인이 외국인에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83.6%였다.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2. 한국인의 외국인 노출 수준 및 관용5 (단위: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노

출 

자주 접하지 

않는다 
- - 57.4 55.7 58.6 60.3 59.7 

자주  

접한다  
- - 42.6 44.2 41.4 39.7 40.3 

관

용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73.3 80.3 79.2 82.0 84.1 78.5 83.6 

거부감이 

든다  
26.7 19.7 20.8 18.0 15.9 21.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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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수의 한국인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봤다. 실제로 70% 내외의 응답자는 

다문화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한국 사회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다문화가 사회 불안을 높여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본 비율은 30% 

내외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17 년 기간 소폭의 등락을 보였지만,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은 다수를 차지했다.  

 

그림 1. 다문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6 (단위: %)  

 

 

그럼에도 한편에선 외국인 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시선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혐오는 온라인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주로 ‘세금으로 외국인을 

돕는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뺏는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해 불안하다’ 등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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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유보한 비율이 대다수였다.  

먼저 ‘외국인의 유입으로 한국인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에 동의한 비율이 20% 

후반으로 세 질문 중에 비교적 꾸준히 높았다. 2012 년 이후 최소 26.2%(2017 년), 최고 

28.5%(2015 년)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 가치, 사회 적응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동의한 비율은 그보다 낮았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에 동의한 비율은 20% 내외(최소 15.7%, 최고 

22.3%)였고, ‘외국인은 한국 사회 적응 노력이 부족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20% 초·중반에 

분포했다(최소 20.7%, 최고 27.2%). 늘어난 외국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사회의 중요 

가치를 변질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위 결과로만 보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나 부정적 의견이 지나쳐 보이지는 

않는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온 한국인으로는 최근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편으로도 볼 수 있다.  

 

표 3. 시기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진술문에 동의한 비율7 (단위: %)  

 
201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일자리를 

위협한다 
23.4 28.2 26.9 26.5 28.5 28.2 26.2 

가치를 

어지럽힌다 
15.7 19.3 21.5 20.3 21.5 22.3 19.2 

적응노력이 

부족하다 
24.6 23.5 27.2 24.9 25.0 24.4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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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식의 현 주소: 인종·민족적 배타성  

2014 년 본원에서 출간한 다문화 관련 이슈브리프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성을 

주요 결과로 보고했다. 이 경향은 2017 년 조사에서도 여전했다. 표면적으로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외국인의 출신, 인종 등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다음에서는 이민자를 여러 층위로 나누는 단서를 포함한 문항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을 분석했다.8  

먼저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상황을 가정한 후, 자녀의 결혼을 허락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다([그림 2] 참조). 응답지는 ‘외국인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조건부(소득/직업/인종, 출신국가에 따라)로 허락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로 구분했다. 외국인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은 2010년 28.9%에서 

2017 년 41.9%로 1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외국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응답은 2010 년 28.4%에서 2017 년 17.8%로 감소했다.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외국인의 소득, 직업, 인종, 출신 등에 따라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도 40% 내외로 유지됐다. 외국인에 대한 관용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을 인종, 출신 등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지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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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의견9 (단위: %)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연령대별로 엇갈렸다([표 4] 참조). 

외국인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 대 55%, 30 대 50.7%로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의견은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편이었다(50대 20.3%, 60세 이상 30.2%). 이에 

대해 고령층은 여전히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이다.  

추가로 외국인 배우자의 조건을 소득·직업, 출신·인종으로 나눠 연령대별 의견을 

분석했다([표 4] 참조).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소득·직업, 출신·인종에 따라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20.9%, 19.4%로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은 경제력(소득, 

직업)에 따라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한 응답(20대 24.4%, 30대 25.6%)이 많았다. 반면, 

60 세 이상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출신이나 인종을 중요한 조건으로 봤다(60 세 이상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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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연령대별 의견10 (단위: %)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직업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 

출신·인종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 

허락할 수 없다 

전체 41.9 20.9 19.4 17.8 

20 대 55.0 24.4 12.4 8.1 

30 대 50.7 25.6 13.7 10.0 

40 대 46.4 21.8 16.5 15.3 

50 대 36.3 21.5 21.9 20.3 

60 세 이상 27.1 13.9 28.8 30.2 

 

다음으로 출신지역별로 이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봤다. 여기서도 한국인의 차별적 

포용성이 드러났다.11 앞서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던 한국인도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수준의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민자의 출신지역을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동북아(중국, 일본),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이집트, 나이지리아), 중동(이란, 시리아)으로 나눠 이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민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이민자가 북미, 유럽 등 서구 선진국 출신일수록 

긍정적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인은 개발국이라 할 수 있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출신 

이민에는 부정적이었다. 부정적 의견은 각각 40%, 49.8%로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이민을 부정적으로 봤다.  

한국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본 이민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으로, 2016~17 년 각각 

68.1% 66.7%로 매우 높았다. 중동에서 연상되는 이슬람, 무슬림 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정적 의견이 낮았던 북미(21.9%)나 유럽(22.1%) 출신 이민에 

비하면 약 3배 또는 그 이상 높은 수치이다. 부정적 인식이 두 번째로 높았던 아프리카 

지역(49.8%)보다도 15% 포인트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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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국인 출신지역별 이민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의견12 (단위: %)  

 

 

출신지역에 따른 이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연령대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60세 이상은 외국인의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이민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 중에서도 

중남미(53.6%), 아프리카(75.6%), 중동(81.7%)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은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20 대와 30 대는 외국인의 유입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그러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북미와 유럽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았고, 중동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높았다(최소: 북미 15.8%, 

14.7%; 최고: 중동 57.4%, 60.7%).  

이는 앞서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상황을 가정한 조사 결과에서 고령층이 외국인의 

출신·인종을 중요한 조건으로 본 결과와 일맥상통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은 

이민에 있어 출신지역 등의 조건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 출신의 이민에 대한 연령대별 부정적 인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외국인의 출신지역이 

제 3세계일수록 부정적 인식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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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대별 외국인 출신지역별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단위: %)  

 북미 유럽 동북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전체 21.9 22.1 32.8 38.4 40.0 49.8 66.7 

20 대 15.8 17.7 28.7 31.6 29.2 30.1 57.4 

30 대 14.7 15.2 31.8 37.9 32.7 36.5 60.7 

40 대 19.8 20.6 29.8 37.1 40.3 44.8 64.5 

50 대 23.6 21.9 29.5 38.4 38.8 52.3 63.7 

60 세 이상 31.9 31.5 41.7 44.7 53.6 75.6 81.7 

 

 

정부 정책과 지체된 다문화 인식  

한국 사회 다문화 담론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논의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2000 년대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종, 민족 등을 기준으로 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은 다문화주의 가치의 수용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 침체, 외국인 범죄로 인한 

위협, 유럽의 난민문제와 반(反)이민 정서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범죄 관련 보도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국내 여론은 외국인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난, 사회 양극화로 일자리, 

복지 등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난민 유입으로 이주민 수용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과거 인권 차원에서 이민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본 온정주의로부터 

이들을 복지수혜자, 경쟁자로 보는 냉소주의로 바뀌고 있는 점은 다문화 수용성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해 순진한 인식을 갖고 있던 한국인이 외국인의 

유입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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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정책의 비일관성, 계몽적 홍보, 전시성 정책, 시행 

기관의 중복 및 비체계성, 서구 다문화 정책의 성급한 수용에 따른 문제,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대안의 부재 등으로 비판 받고 있다.14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축제 등은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동화주의, 다문화주의가 혼재하면서 

정책의 지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이주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서비스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한국 사회 내 인종적 편견과 외국인 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외국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그들에 대한 한국인의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 강화한 측면도 있다. 유색 

인종, 동남아 출신 이민자, 중국동포(조선족) 등의 이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의 진단과 대응이 단기적, 단순 홍보에 그치면서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였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은 여전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문화 피로감’ 

또는 ‘다문화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를 반증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적극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외국인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주적응,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다문화 정책도 일관된 정책적 지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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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많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은 많이 사라졌다고 답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공감대도 

한국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은 겉으로는 외국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었다. 외국인의 유입을 경제적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상당수의 한국인은 외국인을 출신, 인종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했다.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차별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제주 예멘 난민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 

중 20대가 난민 수용에 가장 부정적이었다.15 세계화와 넓혀진 해외 여행의 기회로 외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20대에서 난민을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경향은 이들의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더 개방될 미래를 살아갈 젊은 층의 태도가 배타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난민 문제로 야기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이민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외국인이 자국민에 짐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과거 정부가 외국인의 문화적 독자성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16 한국인의 다문화 감수성을 개선할 섬세한 접근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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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9월 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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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5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년 9월 2일~9월 30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6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년 9월 9일~10월 14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7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전화/FAX 조사  

조사기간: 2017년 10월 19일~11월 14일  

실사기관: 칸타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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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으로 전쟁, 정복, 이주, 교류, 이산 등으로 인종과 민족이 섞이므로 한 민족이 순수혈통과 

단일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족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일 민족국가’라는 용어가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로 어색해졌다는 점을 

뜻한다.  

김기홍. 2012.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3), 445-486.  

2 청와대. 201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지난 10월 17일,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심사 결과(2차)를 발표한 정부는 난민 신청자 

484명 중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2차 심사를 통해 362 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1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014년 본원은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분석한 아래의 이슈브리프를 출간한 바 있다.  

김지윤·강충구·이의철. 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4 법무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통계청(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6  

1998~2017년 전체 인구는 통계청(KOSIS)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12월)이다.  

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1~2017 년).  

6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1~2017 년).  

7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0~2017 년).  

8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하는 응답자의 편향(bias)을 배제하기 위해 출신, 인종 등의 

단서를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질문, 응답지)에 포함했다.  

9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0~2017 년).  
1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7년).  

11 2014년 발간한 이슈브리프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출신국가별(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나이지리아)로 분석했다.  

12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6~2017 년).  
13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14 황경아·이인희. 2018. 다문화 담론 지형의 변화와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다문화 관련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1), 85-119.  

15 한국갤럽. 2018. 데일리 오피니언 제 314호(2018년 7월 2주). 서울: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3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6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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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 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2015-06. 

한국노동연구원. 312-313.  

자유권 규약 제 27조는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